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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7년 2월 발행된 Lancet 논문에 의하면 2030년 시점

에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

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어서 90.8세, 남자도 84.1세로 

되어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세

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1]. 또한 2017년은 우리 사

회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원

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2].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마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고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치매국가책

임제’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 혜택,’ ‘치매지원센

터 증설,’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및 ‘종사자 처우향상’ 등의 

조치는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통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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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is one of the biggest global public health challenges facing our generation today. By 2030, Korea is projected 
to have the highest life expectancy in the world. The government’s new plans regar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are well-timed strategies for patients and family members suffering from dementia and should be 
welcomed. The newly designed national dementia strategy of Korea may set new standards for dementia welfare 
policies. However, these plans should be modifi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following aspects: financial sustainability, 
issues related with long-term care systems for other critical diseases, and instantaneous nationwide implementation 
without a period of trial-and-error learning. More gradual and steady policy initiatives is preferred. Through consensus 
we should strategically develop the optimal quality control system for dementia care and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physicians, dementia-care professionals, and workers to be deployed in both specialized 72 public dementia care 
hospitals and nationwide 252 regional dementia centers. In addition, these care plans should also include health policy 
aiming the primary prevention to reduce future dementia prevalence while creating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and 
emphasizing clinical and basic research for dementia. Modifying the current plans for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using stepwise, well-integrated, and systematic approaches will lead to successful dementia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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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 취지에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진료현

장에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의료인으로

서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방향을 보면 몇 가지 신중한 고

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본 시론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관련 학회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한 후 향후 국가치매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를 제언하는 바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 

1. �점진적이고 보건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의 

필요성

치매국가책임제는 일차적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공약에 근거한 전면적 

복지정책을 급선무로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

다. 치매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환자와 보호자들

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치매환자의 유병률을 감소시켜야 하는 보건학적 장기적 목

표가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급속한 출산감소와 노령인구 

급증이라는 국내 사회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

한 적응기간이 부족하기만 했던 우리에게는 급진적 정책 실

현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정책의 합리적 모색을 통한 점진

적 접근이 더 중요할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회적 합

의 없는 급속한 전면적 정책 실현과정에서 나올 수 밖에 없

는 시행착오가 염려된다. 치매를 정복해야 하는 부정적 측

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치매 친화적 사회인식이 되기 위

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에 치우친 전면적 개혁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징을 반영

하는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과정과 지역사회를 책임질 전문

가 및 시설종사자 인적자원 확보, 치매전문병원 및 치매안

심센터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화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교

육프로그램 개발과 치매환자 관리 적정의료 수가 산정 등

을 위한 충분한 고민을 통한 정책마련의 시간적 여유를 갖

고 보건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정책

을 유도하는 것이 치매국가책임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고 생각한다. 

2. 미래형 치매예방 정책의 중요성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천 명으로 추산되어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인 상황이다. 매년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나서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3]. 치매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

준으로 1인당 2천33만 원으로 추산되며 총비용은 13조2천

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 정도다. 이 역시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3]. 치매는 환자

관리에 드는 직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발생

하면 보호자들이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

는 비용도 크게 부담이 되고 이러한 비용이 점차 늘어나면

서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4]. 하지만 환

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이러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현재의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사

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가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국가치매종합관리계획에서 주로 

강조되어 왔던 치매 조기검진 사업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

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조기발견 및 통합관리 방안

이 치매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치매 고위

험군(홀몸노인, 저소득층, 우울증 환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보다 실적 달성을 위한 단순 대규모 검진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5]. 다행히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

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한

국형 치매 대응경로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치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부

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 노령층 인구와 치매 고위

험군 발굴을 통해 맞춤형 치매예방을 위한 보건정책의 시행

이 중요하다. 이미 중증치매로 전환된 환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치매 발생을 낮추는 적절한 생활지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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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예방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

하는 포괄적 치매 예방정책이 더욱 중요하며 이미 일부 서

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예방정책을 통해서 치매 유병률을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다[6]. 인간의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라는 장기는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장기로서 다른 장

기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인체 부위이기에 뒤늦은 치

료적 접근보다는 정상노령층의 치매예방정책과 홀몸노인, 

저소득층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주도형 예방보

건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 �다부처 주관의 보편적 분산형 정책보다는 일부처 

주관의 집중형 정책의 필요성 

 치매라는 특징은 노령층에서 호발하며 성인병 및 타 질환

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장애복지와의 

중복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노령

층 복지사업과 치매관리를 위해 유사한 사업이 연계성 없이 

중앙정부 다부처 주관으로 혹은 지방자치제 사업으로 분산된 

형태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국가정

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부처 간의 사업 필요성과 

성과달성을 위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소규모로 분산되어온 복지

혜택을 한 개의 책임부처가 주관하는 통합 집약형 예산집행

을 통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절실한 수요를 수용하는 국민체

감형 혜택을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다부처 주관의 중복성이 

있으며 분산된 치매 관련 사업을 일부처 주관의 집약형 정책

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 다른 문제점들

로는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대규모 재원 유지가 가능

할 것인가, 타 중증질환과의 균형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도 중

요한 사안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산

정특례 적용을 통해 직접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10%로 낮

추는 방안이다. 현재 치매관리 비용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1천만 원 내외가 직접 의료비 부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 가계 평균소득이 4천400여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3].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

고자 하는 정책의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산정특례 적용 

시 재원 마련과 유지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치매

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동시에 향후 환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

한 계획이 없이는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재정에서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지출 증가에 대한 타 

중증질환 환자들의 혜택이 위축될 지 모를 상황도 우려된다. 

국가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질병은 치매 이외에도 많

은 범주가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복지정책은 한 가지 질환 중

심이 아니고 장애 심각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질환 중심보다는 장애 심각도에 따라 사

회가 부담해야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

증장애 치매군, 급성기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군, 초로기 치매 

진단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택적으

로 구분한 산정특례 지원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치매안심병원 병동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국가치매책임제 사업방안 중 국공립 치매요양병원을 중심

으로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동을 대폭 확

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년 이

상 설립역사에도 관련규정법안과 공통된 규제가 없어 수탁자

와 위탁자 간의 갈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

회공청회가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법률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시설확충과 함께 강조돼야 할 

사항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질 관리 프로그램 마련과 

적절한 의료수가 조정이라는 것이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서는 시설 이외에도 전문의료진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간호/복

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적

절한 의료수가 보전이 시급히 필요하며 관리지침과 시설기

준 및 질 평가에 대한 지침도 표준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

역 특성에 따라 치매 전문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

급을 원활하게 하는 유인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정착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

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 등 치매를 주

된 연구주제로 다루는 학회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수립

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적정치매관

리를 위한 통합된 전문가 의견을 활발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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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추경예산집행을 

통해서 전국의 보건소 단위 중심으로 252곳에 치매안심센터

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과 일부 시, 군, 구 지

역에서만 있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 치매안심센터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

제는 어떤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영역의 적극적

인 개입을 통해서 적정 치매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통합운영시

스템 구축을 하고 치매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합 집중형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구성과 센터 운영방

안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센터장의 역

할이 중요한 바, 보건과 복지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

가가 해당지역의 수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 여건상 

적절한 센터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파견 형식으로 센

터장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력수급적 측

면에서도 일시적으로 모든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점진적으

로 인력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치매환자 관리를 위

한 예산집행비율이 인건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역 치매관리

사업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설정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심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지역자치제가 위탁자가 

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내용 및 운영상 갈등은 

국공립 치매요양병원 운영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합리적 규정

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가시화된 성과

위주관리에서 자율성이 허락되는 지역치매환자의 질적 관리

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치매문제를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다만 복지 중심으로 무리하

게 정책이 추진될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정책 의지

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 관련 종사

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시행단계 초기부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서 복지와 보건 영역이 함께 어울리

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 다부처 주관

의 분산형 복지 중심 치매관리 정책에서 미래지향적 예방보

건정책을 포함하는 한 개의 책임부처 중심의 통합적이며 집

약적인 국민체감형 치매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치매관

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치매 관련 의료진과 종사자를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마련, 치매 관련 시설의 질 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학회의 적극적 참여와 치매연구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연구기관과 연구 네트워크 

구성의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함께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사회 안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치매 친

화적 정책마련을 점진적으로 함으로써 기획 중에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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